
- 금오산 정상 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의 반환을 촉구하는

   구미시의회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 -

검 토 보 고 서

1. 청 원 자 : 구미시 송정동 34-3 정원종합법율사무소

              김희철 외 89인

2. 소개의원 : 구미시의회 의원  김 택 호

3. 청원사유(내용)

◦ 금오산 정상에 설치된 미8군 SALEM 통신대가 1991년부터 월1회 정기

   정검으로 대체하는 무인기통신기지로 바뀌면서 당초 10여명의 상주 군인

   들이 사용하던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.

◦ 1953년 1차, 1961년 2차에 걸쳐 대구 주둔 미8군의 통신기지(왜관 캠프

   캐롤에서 관리)로 확보한 면적은 6,832평으로,

   우리나라의 방송 및 이동통신 5개업체의 무인통신기지 사용면적 427평에

   비해 과도 점유하고 있음.

◦ 특히 미군 통신탑이 금오산 정상인 현월봉(976m) 꼭대기 지점에 정확히 

위치하고 있어,

   일제시대 때, 전국 명산 꼭대기에 쇠말뚝을 박아 민족의 정기를 끊게했던

   암울한 역사를 연상시키고 있음.

◦ 따라서 불필요한 부지는 반환하고, 폐시설물은 철거하며, 정상에

   설치된 통신탑은 정상 아래쪽으로 옮기기를 요구함.



4. 참고사항 

  ◦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, 주둔군지위에관한협정 제2조, 제3조, 제4조

5. 검토의견

◦ 구미경제실천시민연합 김희철 외 89명으로부터『금오산 정상 미군통신

   기지 미사용부지 반환을 촉구하는 구미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요청하는

   청원』은

◦ 금오산 정상에 설치된 미8군 SALEM 통신대가 1991년부터 월1회 정기정검

으로 대체하는 무인기통신기지로 바뀌면서 당초 10여명의 상주군인들이 

사용하던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자연경관을 크게 헤치고 있고,

◦ 1953년 1차, 1961년 2차에 걸쳐, 대구 주둔 미8군의 통신기지(왜관 캠프 

캐롤에서 관리)로 확보한 면적은 6,832평으로,

   우리나라의 방송 및 이동통신 5개업체의 무인통신기지 사용면적 427평에 

비해 과도 점유하고 있으며,

◦ 특히 미군 통신탑이 금오산 정상인 현월봉(976m) 꼭대기 지점에 정확히 

위치하고 있어, 일제시대 때, 전국 명산 꼭대기에 쇠말뚝을 박아 민족의 

정기를 끊게 했던 암울한 역사를 연상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며,

◦ 구미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

   국방부 및 미8군에 대하여, 1993년에 4회에 걸쳐 미 사용부지 반환 및

   폐시설물 정비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,

   94년 2월에 국방부에 재차 요청한 결과

   군사시설 반환에 대하여『관련 미군시설의 해제반환을 미측과 협의중이나

   그 시설이 해제 반환되는 경우에도 계속 군사시설로 활용될 것인지 폐쇄

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정된바 없음』을 통보 받은 이후,

   진전된 회답을 받지 못했으며, 폐시설물들 또한 계속 방치되어 왔음.



◦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4년 2월 10일에 시설물철거 및 정비협의 차 미8

군 캠프캐롤을 직접 방문한 결과

   금년 4월경에 건물 12동중 9동은 철거하고 3동은 정비하며, 1동의 건물 

신축 및 타워 1개소 설치계획을 청취하였고.

◦ 지난 2월 23일에는 『금년 4월 정비계획에 대한 사실확인과 시설물 철거

정비 및 반환』을 국방부에 건의하였고

   회신내용은 『우리부는 해제반환 및 시설물철거.공사계획 관련 현지 합동

실사 등 주한미군과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,

   SOFA 제2조에 의하여 주한미군에 공여된 공여지역에는 한미간 행정협정

인 SOFA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』라고 통보 받았음.

◦ 위와 같이, 우리시 소유재산이면서도 이용 및 관리권이 전적으로 미군에

   있는 것은,  반환의 전제가 되는 군사시설 제한구역 해제요구권한을

 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미군에 무상 임대한 국방부 

소관이면서도,

 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자체가 한국에게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라 미군에게 

강제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.

◦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있는 타 시.군 또한

   지방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제.반환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,

   의회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음.

◦ 따라서 본 청원의 취지인

   불필요한 부지는 반환하고, 폐시설물은 철거하며, 정상에 설치된 통신탑은

   정상 아래쪽으로 옮기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청원의 건을

◦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
